
전주시, 폐열 판매 “특혜시비”
지역기업 2사에 350억원 지원 … 안전성 확보 문제도 제기

전주시가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증기)을 국내기업에게 판매하려는 계획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업 2사에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불거진데 이어 안전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주시는 완산구 상림동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36만톤의 폐열을 생산해 자체 사용하고 남는 대부분을

전력거래소에 연간 19억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익을 늘리고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폐열을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 등 2곳에 판매키로

하고 조만간 해당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업들은 폐열을 활용함으로써 톤당 4만5000원대인 생산단가를 1만2000원대로 70% 가량 절감할 수 있

기 때문에 폐열 매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은 “전주시가 지하관 매설과 유지비로 관련기업에게 3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미숙 의원은 “지하관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350억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특혜 의혹이 있어 집행

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전주시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도 소각장의 폐열을 기업체에 파는 것보다 전주시나 공기업이 직

접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으나 전주시가 무시하고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정기업 편향적인

사업의 중단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증기는 200도의 고온이기 때문에 지하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주혁신도시를 지나는 도로에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시설과 함께 매설되는 관로는 증기 이송 중 압력

이 떨어지기 때문에 500ｍ마다 지하 맨홀을 만들어 용수를 배출하고 지상으로 수증기가 나와 화상 우려가 있

다고 지적되고 있다.

관로가 있는 서울 마포나 인천 청라, 대구 성서, 광주 상무지구 등은 대부분 관로 길이가 1㎞ 안팎인데 반해

전주는 8㎞에 달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형원 전주시 자원위생과장은 “전주시나 공기업이 관로를 묻는 것이 타당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관련기업에게 공사를 맡긴 뒤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인 만큼 절대 특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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